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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그 동안 정부 주도의 유보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보다 먼저 

기관 통합을 시도하였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유보통합 정책이 나아

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2006년 일본은 유치원과 보육소 기능을 통

합한 이른바, 인정어린이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초기 제도는 실패하였고 

2015년 4월 ‘아동‧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신(新) 제도’ 실시와 함께 인정어린이원법을 

개정하여 기존 인정어린이원 유형 중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관련 선행연구, 일본 정부의 심의회 및 검토회 보고서를 중심으

로 분석하여 유치원과 보육소의 역사, 유보 일원화에 대한 시도 및 과정, 인정어린이

원의 현황, 문제점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신(新)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 및 과제로는 

국가의 책무성 저하, 행정 복잡성 초래, 유형 간 상이한 설치기준, 기존 기관 대상 전

환 유도책 미흡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 방

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제어: 유보통합, 신( 新)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유치원, 보육소

Ⅰ. 서론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초기 

이 두 기관은 설립목적이 달라서 보완관계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역할과 기능, 담당 대

1)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

제11권 제2호(2017. 9.) 149~167



150  육아정책연구(제11권 제2호)

상이 유사해지면서 서로 대치되는 갈등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

육․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의사결정과 합의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사실을 

유아교육 및 보육계의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기에 유보통합 즉,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

원화를 위한 시도들이 주기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애초부터 하나는 학교로, 다른 

하나는 아동복지시설로 설립 및 관리․감독되어 왔고 행정체계(교육청과 지자체), 목

적 및 강조점(교육과 보육 서비스) 등이 다르며 구성원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

혀 있어서 통합에 대한 시도가 엎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2년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가수준 통합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정․공포함으

로써 교육과정은 통합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기관은 이분화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2월 국무조정실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후 통합추진단)을 창단하

여 3단계에 이르는 통합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1단계는 정보공시 및 결재카

드 통합, 2단계는 재무회계 및 시설 기준 통합, 3단계는 교사양성자격 통합 및 처우 

격차 해소, 관리부처 통합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통합추진단은 추후 

통합 계획에 대하여 함구하고 모르쇠로 일관(이데일리 2016. 9. 29 ‘교육부, 복지부 

주도권 다툼에 유보통합 3년째 제자리’)하고 있어 당초 계획이었던 2016년 내 통합

추진은 물거품이 되었다. 특히, 현장의 기대와는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두 

기관에 대한 통합(하나의 기관으로 통합, 연령별 통합 등)은 처음부터 언급조차 되

지 않아 통합 후 이 기관들의 향방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관 통합은 현장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였을 때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고 유보통

합하면 기관 통합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조사결과(나석희․이현진, 2014: 269)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기관 통합은 위 3단계에 제시된 정책들과 더불어 반드시 논의

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다. 

2017년 5월 현 정부가 구성됨에 따라 ‘깜깜이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새로운 기대

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동안 검토해온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3년간 

진행해온 과제들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것을 기대해 온 것에 비해

서는 김이 빠진 모양새이다. 또한 여전히 통합추진단에 의한 비공개 업무로 학계 및 

현장 관계자들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교체되

었음에도 유보통합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추진 방향 및 속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고 보여 진다. 그러다 지난 6월 정부 주관으로 ‘유보통합 끝장 토론(조선일보 2017. 

6. 12 ‘20년 제자리걸음 유보통합 속도 낼까’)’이 실시됨으로써 추진에 박차를 가할 



151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정부가 7월 중순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유보통합 정책

은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유보통합대신에 유보의 격차 해소에 더 힘

을 싣는 경향이다. 

우리나라의 유보 이원화 상황과 가장 유사한 일본은 앞서 2006년 기관 통합을 먼저 

실시한 바 있다. 이른바, 인정어린이원(認定子ども園)이라고 한다.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능을 합쳐서 한 기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일본 

정부의 당초 계획은 기존의 유치원과 보육소를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시켜 완전한 기

관 통합을 이루는 것이었으나, 전환율이 기대 이상으로 저조하여 현재 일본에는 유치

원, 보육소 그리고 인정어린이원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이 존재

하게 되었다. 특히, 인정어린이원은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으로 

다시 분리됨으로써 행정시스템의 비효율성이 더욱 조장되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2015년 ‘아동․육아 3법’을 제정하여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을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지위로 명시하고 인가 및 관리감독, 재원 지급을 단일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이 ‘아동․육아 3법’에 의

거한 기관을 의미하며 이후부터는 ‘신(新)인정어린이원’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이러한 전

례(前例)를 분석함으로써 한 기관 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시에 운영할 때의 장

점,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간 효율적인 방식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관 통합 시 밑그

림을 그려볼 수 있으며 우리의 유보통합 현 상황을 되짚어보는 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3단계 과제인 관리부처 통합에 대한 정책 마련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의 기능을 합친 신(新)인정어린이원은 관리 체계의 효율성, 부모의 이용 수월성 등의 

장점이 나열된다. 따라서 유보통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우리나라 정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해 본다. 

사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게는 유아, 부모, 교사, 

기관장 등의 관련자들의 일인 것처럼 보이나, 크게 보면 행정체계, 교육․보육재정 등 

국가의 큰 틀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영유아기부터 공교육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유보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와 함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완성시켜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일본의 인정어린이원의 개요,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관 통합에 

남겨진 과제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밀도 있게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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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정어린이원의 개요

1. 개념

인정어린이원은 유치원과 보육소에서 ‘보호자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교육 및 보

육을 일원화하는 기능’과 ‘가정양육을 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양육 불안에 대

한 상담활동, 부모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 기능’을 만족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幼保連携推進室, 2006 井上剛男, 2014: 43에서 재인용). 

앞서 언급한 바, 인정어린이원의 유형은 4가지이다(井上剛男, 2014: 47). 첫째, ‘유보

연계형’은 인가유치원과 인가보육소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인가유치원인 동

시에 인가보육소의 자격을 지닌다. 

둘째, ‘유치원형’은 인가유치원이 보육적인 기능을 동시에 하는 형태로서 인가유치

원이기는 하나 보육소 허가는 받지 않은 시설이다. 유치원이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

하였을 경우 이 유형에 속한다. 

셋째, ‘보육소형’은 인가보육소가 보육이 필요한 아동 이외의 아이들도 받아서 유치

원적인 기능을 하는 시설이므로 인가보육소이기는 하나 유치원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유치원형과 반대로 보육소가 전환하였을 경우 이 유형에 속한다. 

넷째, ‘지방재량형’은 유치원과 보육소 어느 쪽의 인가 없이 지역의 교육, 보육시설이 유치

원과 보육소 기능을 병합한 형태이므로 유치원이나 보육소 어느 곳의 허가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인정어린이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인정어린이원의 현황

단위: 개

자료: 일본내각부 아동‧가정양육본부 홈페이지(http://www8.cao.go.jp/shoushi/kodomoen/index.html)에서 

2017년 7월 27일 추출. 

2016년 4월 기준 전체 인정어린이원의 개수는 총 4,001개이다. 4개 유형 중 유보연

계형 인정어린이원이 2,785개로 가장 많으며 공립보다 사립형이 약 5배 정도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정어린이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구분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 계

공립  451  35 215  2  703

사립 2,334 647 259 58 3,298

계 2,785 682 474 60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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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인정어린이원 변화 추이

단위: 개

자료: 일본내각부 아동‧가정양육본부 홈페이지(http://www8.cao.go.jp/shoushi/kodomoen/index.html)에

서 2017년 7월 27일 추출. 

최근 3년간 인정어린이원 개수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일본의 유치원 수가 11,252개

(일본문부과학성 학교실태 조사, 2016년 4월 기준)이고 보육소가 총 23,447개(일본후

생노동성 보도자료, 2016. 9. 2)인 것에 비해서는 적은 개수이며 유치원보다 2.5배, ㅂ

육소에 비하여 6배가 더 적은 수치이다. 그러나 2015년 4월부터 아동양육지원 신제도

가 실시되었으며 내각부는 이 제도를 통하여 신(新)인정어린이원의 양적, 질적 확대를 

꾀하고 있다(金井徹․前田有秀․杉山弘子․安田勉․小松秀茂, 2016: 27-28)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장기적으로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으로의 전환은 더욱 증가할 것으

로 보여 진다. 

인정어린이원의 법적지위는 유형에 따라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의 단일 지위를 지니

거나 학교 또는 아동복지시설로서 각각의 지위를 가진다. 교직원 자격은 기관에 따라 

아직은 다르나 추후 유치원교원면허장과 보육사자격증을 모두 갖춘 ‘보육교유(保育敎

諭)’로 통합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기본 11시간이 원칙이다. 유치원이 4시간이고 보

육소가 11시간인데 보육소 원칙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인정어린이원의 특성을 유형

별로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인정어린이원의 특성 비교

  주: 일본은 유치원과 보육소 통합 자격교사를 ‘보육교유(保育敎諭)’로 명명함.

자료: 일본내각부 아동‧가정양육본부 홈페이지(http://www8.cao.go.jp/shoushi/kodomoen/index.html)에서 

2017년 7월 27일 추출. 

구분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

법적

지위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

유치원+보육소 

기능

직원

자격

보육교유 (유보통합자격),

유치원교사+ 보육사 자격

3세 이상: 

유보통합자격

운영

시간

11시간

(토요일 운영 원칙)

11시간

(토요일 운영 원칙)

지역실정에 

따름

연도 계
설립유형 유형별 내역

공립 사립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

2014 1,360 252 1,108 720 411 189 40

2015 2,836 554 2,282 1,930 525 328 53

2016 4,001 703 3,298 2,785 682 47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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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과정2)

인정어린이원의 도입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유치원과 보육소의 시초 및 유보통합

에 대한 지속적인 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유치원과 보육소의 시초

일본은 1872년에 제정된 ‘학제(學制)’의 22장에 ‘유치원, 소학교는 남녀 6세를 대상

으로 하며, 소학교 2학년에 들어가기 전 인생의 초석을 가르친다(제22장)’라고 유아교

육시설에 대한 설명이 명문화되어 있다. 이는 프랑스의 ‘육유원(育幼院)’이라는 시설을 

형식적으로 조문화시킨 것이지 실제로 시설이 설립된 것은 아니었다.

1876년 일본 최초로 도쿄여자사범학교 부속유치원이 세워지면서 본격적인 유아교

육이 시작되었다. 이후 도쿄여자사범학교 부속유치원에서 파견된 여성교원에 의하여 

1987년 4월에는 가고시마여자사범학교 부속유치원이, 1879년 5월에는 오사카부립 모

범유치원이 개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부유층 자녀의 취학 

전 준비교육기관의 특성이 강하여 일반 서민을 위한 유치원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후 

문부성은 1884년 2월 유아의 소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서민 자녀도 다닐 수 있는 유치

원을 전국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1892년 9월 도쿄여자사범학교도 일반가정 자녀를 위

한 ‘분실(分室)’이라는 유아교육기관을 개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대부

분 대도시에 설치됨으로써 부유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정부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유치원 보급에 힘쓰면서 기존의 부유층 자녀 

교육기관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른 교육 즉, 보육시설을 탄생시켰다. 초기에 학령기 아

동이 영유아인 동생을 보살피는 관습이 있어서 학교에 동생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

았고 그렇다보니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 그

들이 데려오는 영유아를 수업이 끝날 때까지 보호하는 ‘별실(別室)’을 만들었다. 또한 

농번기에 바쁜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맡아주는 ‘농번기 탁아소’가 생겨났다. 이것이 

일종의 보육기관인 탁아시설의 시초이다.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영유아 자녀가 있

는 어머니들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노동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탁아소 개설이 활성

화되었다. 일본 최초의 탁아소는 1894년 도쿄방적주식회사에 부설된 곳이고 이후 

1896년 후쿠오카의 미츠이탄광, 1900년 가네가후치방적주식회사, 1906년 일본벽돌제

2) 井上剛男(2014)의 연구, 일본내각부 아동․가정양육본부 홈페이지

(http://www8.cao.go.jp/shoushi/kodomoen/index.html) 자료를 참고로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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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식회사에도 탁아소 개설이 이어졌다. 

이와 같이 일본의 유아교육․보육은 유치원과 탁아소라는 2개의 다른 기관에 의하

여 탄생하였고 현재도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각각 관할하면서 이원화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1950년대 이후 유치원과 보육소의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다. 즉, 1951

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보육소 대상아를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로, 유치원은 ‘이

와 같은 제한이 없는 유아’로 정하고 유치원과 보육소의 관계를 정리(1971년)함으로써 

더욱 명백해졌다. 

나. 유보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시도

이러한 분명한 태생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에 대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의 시도 중 첫 번째가 ‘교육과정 통합’이다. 우리의 누리과정과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이 일찍이 1948년에 시도되었다. 바로 유치원의 ‘보육요령’ 

편찬이 그것이며, 문부성에서 유아교육내용 조정위원회(1947년 2월 설치)를 설치하여 

유치원의 보육내용 기준을 정하였고 그 머리말에 ‘유치원이나 그 이외의 유아를 위한 

시설, 교사나 보모의 인식과 기능을 향상시켜가는 일이 필요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개

발되었다’라고 명시하였다. 

두 번째는 ‘연령별 통합’ 시도이다. 해외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나 일본에도 

이미 1946년 2세 이하는 보육소에, 3-4세 이상은 유치원에 다니게 하자는 제안이 있었

다. 1947년 후생노동성 아동국에서는 문부성과 후생성의 허가를 얻어 ‘유보의 이매간

판론(幼保二枚看板論)3)’을 제안하게 된다. 즉, 0-5세 교육․보육을 문부성과 후생성이 

같이 관할하되, 연령에 따라 부처의 차이를 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화되지 

못하였고 결국 일본정부는 양 기관 모두 각자의 기능을 발휘해서 유아교육에 힘쓰자

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로써 ‘유보(幼保) 일원화 논쟁은 다시 유보(留保)

되었다.’

다. 유보 이원화 체제의 견고화

1950년대 이후 유치원과 보육소는 각자의 기능을 더욱 차별성 있게 견고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1951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보육소는 그 대상을 ‘보육이 

3) 사전적 의미로 ‘대표가 되는 두 가지 사항’을 의미함. 여기서는 문부성이나 후생성 어느 한 쪽

으로 흡수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일원화된 틀 안에서 부처 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두고 관할

하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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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영유아’로 한정하였고 이에 문부성은 1948년 편찬한 ‘보육요령’을 1956년에 ‘유

치원교육요령’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공시함으로써 교육대상과 교육과정에 대한 차별

화를 꾀하였다. 이후 1965년 후생성은 유치원교육요령에 대치되는 ‘보육소보육지침’을 

개발하여 고시하였다. 

결정적으로는 1963년에 문부성의 초중등교육국장과 후생성의 아동국장이 협의하여 

‘유치원은 유아에 대한 학교교육을 실시하며, 보육소는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

로 보육을 행함으로써 두 기관은 그 기능을 명확히 달리한다’라고 ‘유치원과 보육소의 

관계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명실상부 유보 이원화 체제가 표명되었다. 

이후에는 유보통합보다는 유치원과 보육소가 우위 다툼을 하는 경향을 보였고 1971

년 문부성의 중앙교육심의회는 ‘이후 학교교육의 종합적인 확충정비를 위한 기본적 

시책에 대하여’를 발표하고 보육소에 다니는 아동도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치원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 보육소에는 유치원으

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유치원을 보육소보다 우위로 보는 

새로운 유보관계를 부각시켰다고 여겨진다. 이를 두고 후생성의 아동가정국 중앙아동

복지심의회 보육제도특별부회는 같은 해 ‘보육과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를 발표하여 

중앙교육심의회가 보호와 교육을 분리시키고 있으며 아동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는 내용을 주장하였다. 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청은 1977년 ‘유치원 및 보육소

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고 1981년 최종보고서에서 ‘유치원과 보육소는 각각 학교교육

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이며 각자의 목적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가 실현될 수 없

는 상태이다’라고 결론지어 보고하였다. 

라. 인정어린이원의 탄생 과정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저출산(소자화) 대책으로서 영유아교육 및 보육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86년의 출산율 1.58이 1989년이 되자 1.57로 

떨어짐으로써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정부는 1990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저출산 문제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문부성은 3세아의 유치원 취원을 허용

하게 되었고 1997년에는 돌봄보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유치원에서의 연장보육을 

장려하였다. 한편, 후생성은 1992년 12월 ‘가정양육 신시대를 향하여’라는 회의 보고서

를 계기로 그 동안 3세아까지는 가정양육을 주로 하되 보육이 필요한 아동만 보육소

에 맡기자는 주장을 넘어 일시보육(우리나라의 시간제보육)과 가정양육을 위한 육아

상담까지 보육소의 역할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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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보육의 개념이 다양화된 보육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보호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확대되었다. 1994년 시작된 ‘엔젤플랜’에

서는 보육소가 지역의 가정양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집

행하게 되었으며 중앙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아동육성계획(지방판 엔젤플

랜)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1996년 12월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유치원과 보

육소의 연계 강화 및 시설 종합화를 꾀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이를 문부성과 후생성이 

받아들여 1997년 4월 ‘유치원과 보육소 존속에 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1998년 3월 

유치원과 보육소의 시설 공용화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결정적으로 2003년 2월 

종합규제개혁회의에서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액션 플랜 12 항목’에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원화를 포함시킴으로써 2006년까지 교육과 보육을 일체화하여 일관성 있는 종합시

설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게 하였다. 

이것이 인정어린이원 제도를 도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눈

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러한 종합시설이 규제개혁이나 지방분권화라는 정치적 동향을 

전제로 하고, 기존 유치원과 보육소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완적으로 신설되

었다는 것이다. 2005년에는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시킨 종합시설’의 시범사업

이 전국 35개소에서 이루어졌고 시범사업의 결과를 참고하여 2006년 6월 ‘취학 전 아

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추진 법률’이 만들어졌으며 9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추진 법률 시행령’이 발표되었고 

10월에 드디어 인정어린이원 제도가 시행되었다.

마. 인정어린이원 제도 실시 이후

2008년 7월 발표된 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제도 시행 5년 내에 인정어린이원을 

2,000개원으로 늘리겠다고 명시하였다. 인정어린이원 제도 실시 직후인 2007년 기관수

는 94개였고 기본계획이 발표된 2008년에는 229개로 늘어났으며, 5년 후인 2014년에

는 1,360개로 현격히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처음 목표치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

다 2015년이 되어서야 2,836개로 늘어남으로써 목표수준을 충족시켰다. 인정어린이원

으로의 전환은 의무가 아닌 자율신청에 의하므로 현장의 적극적인 전환 의사가 없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8월 일본보육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인정어

린이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은 극히 적고 그 이유는 전환을 해도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2014년 8월 27일 도쿄 오차노미즈 솔라시티). 어찌 



158  육아정책연구(제11권 제2호)

보면 인정어린이원 제도는 일본 정부의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

도일 뿐 현장의 요구에는 크게 부합하지 못한 반쪽짜리 정책일지도 모르겠다. 

2009년 보육제도 개선을 복지 공약으로 내걸어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은 유보시설을 

일원화하고 보육 및 육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아동․가정성(子ども·家庭省)’을 신

설하여 인정어린이원에서 ‘종합어린이원’으로 변경된 명칭 하에 기존 시설들을 전환시

키려고 하였다. 인정어린이원의 확대와 폐해 극복을 위한 시도였으나 자민당과 공명

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대신에 자민당과 공명당의 제안에 따라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확충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바로 ‘아동․가정양육 신제도(이하 신제도)’이다. 저출산

이 심화되고 보육정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던 찰나에 ‘신제도’

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유치원과 보육소는 그 목적 및 역할이 다르고 각각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왔으나, 최근 사회구조나 취업형태의 변화를 배경으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보육의 요구는 다양해져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치원과 보육소 양쪽의 역할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시설 설립을 위하여 2006

년 ‘인정어린이원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에는 이 법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2015년 4

월부터는 신제도가 시행되었다. 신제도에 의한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을 초기 시설

과 구분하기 위하여 임의로 ‘신(新)인정어린이원’으로 부르고자 한다.

최근 신(新)인정어린이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인 내각부에서는 

2016년 6월 ‘신(新)인정어린이원 교육․보육요령의 개정’에 대한 제1회 검토회를 시작

으로 같은 해 10월 6차 회의까지 마무리하고 12월 심의회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구체

적인 개정의 방향성으로 첫째, 자질․능력에 기초한 교육목표 및 내용의 명확화와 자

질․능력을 기르는 학습과정 또는 평가 중시 둘째, 교과 통합적인 시점에서 교육과정

의 힘을 발휘시키는 ‘교육과정 운영’을 들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에서 길러야 할 자

질․능력으로서 지식과 기능의 기초, 사고력과 판단력 및 표현력 등의 기초, 배우려는 

힘, 인간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기절제나 자존감 등 이른바, 비인지적 능력의 육

성, 현대적인 과제를 추구한 교육내용의 재고를 꾀함과 동시에 돌봄보육이나 가정양

육의 지원도 충실히 다루었다. 이와 더불어 5세아 수료시까지 길러야 할 구체적인 역

량을 명확히 하고 유아교육의 학습 성과가 소학교와 공유되도록 하였다. 유치원 교육

요령의 개정내용과 보육소 보육지침 및 신(新)인정어린이원교육․보육요령의 개정내

용 간 정합성을 꾀하며 전반적인 유아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참고로 2016년 8월 2일에 개최된 제3차 검토회에서는 재원시간이 서로 다른 원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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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2세에서 3세로의 이동(영아반에서 유아반으로)에 대한 경우 등 매우 구체

적인 발생사항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도 교육․보육과정에 명시하고자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신(新)인정어린이원교육․보육요령은 중앙교육심의회 

및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정합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정리하여 2016년 내에 

대신보고(장관보고), 1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친 다음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Ⅲ.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과 과제

인정어린이원은 일본의 메이지시대부터 계속 되어 온 유치원과 보육소의 이원화 체

계를 통합한 기관으로, 발생 초기부터 여러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어떠한 

제도이든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삐걱거리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점을 해결

하고 이 제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

(逆井直紀, 2015; 櫻井慶一, 2015; 長瀬美子, 2014; 井上剛男, 2014)이 지적한 인정어린

이원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 개설된 초기 인정어린이원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 첫째, 유치원과 

보육소를 그대로 두고 제3의 통합기관을 만들면서 일원화가 아닌 삼원화를 초래한 점

이다. 둘째, 아동중심이나 권리 증진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관리의 효율화

를 위하여 발의한 제도라는 점이다. 셋째, 기존 시설의 전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

어린이원의 시설 기준을 하향화시킨 점이다. 넷째, 재정 지원의 일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다섯째, 한 기관에 유아기관과 영아기관이 섞여 있

다 보니 관리감독 기준이 제각각이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초기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은 ‘아동․양육 3법’에 의한 신제도 시행으로 

어느 정도 개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逆井直紀(2015: 105)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신(新)인정어린이원 인가 및 지도감독이 내각부로 단일화되고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2014년 8월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

육․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대한 법률’이 일부 개정). 둘째, 다원화되었던 

재정 주머니가 ‘시설형 급부’라는 명칭으로 일원화되면서 재정 확보가 안정되었다. 셋

째, 기관 이용시 시정촌의 인정을 받아 1호 인정(만 3세 이상으로 취학 전 보육이 필

요하지 않는 아동), 2호 인정(만 3세 이상으로 보육이 필요한 취학 전 아동), 3호 인정



160  육아정책연구(제11권 제2호)

(만 3세 미만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3개 인정 구분이 설정되고 이에 따라 인정어

린이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교사는 유치원교사와 보육사 양쪽 자격을 가

진 이로 규정하여 자격 기준을 높였다. 다섯째, 교육 및 보육과정은 내각부, 문부성, 후

생성 3대신에 의하여 고시된 ‘신(新)인정어린이원교육․보육요령’이 2014년부터 적용

되고 있으며 현재 개정 작업 중이다. 여섯째, 설치주체를 정부, 지방공공단체, 학교법

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NPO 단체나 개인 허가와 차별화를 두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초기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을 ‘아동․양육 3법’으로 해결하려

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앞서 거론되었던 

문제점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과제를 논해보고자 한다. 특히, 다음 4

가지는 정부의 입장에서 ‘국가의 책무성’ ‘행정 복잡성’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필

요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인 부모와 영유아가 질 높은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상이한 설치기준’을 통일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이 신(新)인

정어린이원으로 원활한 전환을 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저하

최근 일본에서는 ‘보육소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保育園落ちた, 日本死ね!)’라는 문

구가 핫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는 한 인터넷 블로그(2016. 2. 15)에 올라온 글이다. 출

산 이후 직장 복귀를 앞두고 1세 된 자녀를 맡기기 위하여 보육소에 지원하였으나 대

기아동이 너무 많아 보육소에 떨어진 취업모의 하소연에서 비롯되었다. 이 글의 파급

력은 생각보다 컸다. 이에 공감한 엄마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이 문구를 캐

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이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 결과, 현 정부로부터 대기아

동을 줄이고 보육소를 확대, 보육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사회문제인 저출산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지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신(新)인정어린이원의 입소 기준은 이에 반하는 실정이다. 기존에 인가받은 

보육소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시정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정촌

은 보육이 필요한지 판단하여 보육소를 배정하였다. 따라서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

고 있는 경우라도 비교적 평등하게 보육소 이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인정어린이원

은 유치원처럼 보호자가 직접 해당 인정어린이원에 입소를 신청하고 그 결정 또한 자

체적으로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영유아가 적절한 보육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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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

임을 각 가정에 전가하고 정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선 형상이라고 보여 진다.

2. 삼원화 체제로 인한 행정 복잡성 초래

신(新)인정어린이원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 추진에 

대한 법률(개정)’ 이른바, 인정어린이원법 개정에 기초하여 단일의 인가시설로 규정되

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존 유치원이나 보육소를 신(新)인정어린이원

으로 의무 이행시킬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로써 일본의 정식 영유아교육․보육기관

은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 통합이 아닌 현장의 자율적 전환에 맡기다보니 궁극적 목적인 일원화, 기존의 

이원화도 아닌 새로운 삼원화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관리․감독기관도 문부성, 후

생성에 내각부가 추가되었다. 서비스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는 부모에게 선택권을 하

나 더 주는 것이므로 다원화 체제가 좋을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

관이 중복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진다. 

3. 인정어린이집 유형 간 상이한 설치 기준 

앞서, 2006년 인정어린이원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로 

시설설치 및 설비, 운영 기준이 기존의 유치원과 보육소보다 낮게 설정되었고, 국가의 

공적 자금 투입이 원활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

지 않도록 2015년 신(新)인정어린이원의 기준을 기존 유치원이나 보육소에 비하여 높

게 설정하고 있다. 즉, 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설립자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2006년도의 개인, NPO단체, 영리법인 허용

보다 엄격히 규제하였다. 다만, 신(新)인정어린이원인 유보연계형 이외의 유치원형, 보

육소형, 지방재량형 3가지 유형은 아직도 2006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로써 기

관에 따른 보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또한 인정어린이원의 두 유형인 유치원형과 보육소형은 어느 한쪽의 허가만 받아

도 되는 상황이라서 유치원형의 보육, 보육소형의 교육 부분이 미흡해 질 수 있다. 

심지어 지방재량형은 어느 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

에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井上剛男(2014: 48)는 감독기관의 인가(허가) 유무가 

인정어린이원의 질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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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인정어린이원이 일정 

수준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각각인 설치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기존 유치원과 보육소 대상 전환 유도책 미흡

인정어린이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본정부의 재정 조치 제도의 복잡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즉, 시설형 급부와 지방형 급부로 재정을 통합․정리함으로써 중

앙과 지방의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유치원이나 보육소의 

입장에서 보면, 인정어린이원 제도가 그다지 매력적인 제도는 아닐 것이며 설사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한다하더라도 인적, 물적 인센티브나 메리트가 전무한 실정

이다. 단지 행정 편의상 인정어린이원으로의 이행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찍부터 일본은 저출산 대책으로 유치원에서 연장보육을 하고 있다. 굳이 유치원

에서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이미 보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보육소 또한 대기아동이 고질적 문제인 현 상황에서 굳이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아동수가 감소하여 기관 통합 밖에 길이 없는 기관이 아니라면 

인정어린이원 전환에 의한 인센티브 등의 메리트가 없는 이상, 정부의 행․재정 편의

성만으로는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쉽게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Ⅳ. 우리나라 유보통합 방향에 남긴 시사점

지금까지 일본의 유보통합 기관인 인정어린이원의 역사, 문제점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기관통합을 한 일본이나 아직 통합하지 못한 우

리나라나 모두 ‘유보(幼保)통합은 유보(留保) 상태’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중심이라는 유아교

육 및 보육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사례를 기초로 우리나라 유보통합에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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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기관 운영 측면

인정어린이원은 한 기관에서 교육과 보육이 동시에 기능하는 통합 기관이다. 우리

나라도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형태의 기관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 연령별로 영아와 유아와 함께 할 수도 있고, 3-5세 유아라도 유치원

의 ‘기본과정＋방과후 과정’ 선택, 어린이집의 ‘12시간 종일보육’ 선택으로 그 서비스

가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1호, 2호, 3호 아동 인정 기준에 따른 교

육․보육 서비스의 실행과정을 잘 파악하여 교육과 보육 어느 한쪽으로 기능이 치우

치지 않는 균형적 운영을 모색함과 동시에 각 아동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

공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일본처럼 기존 유치원과 보육소를 그대로 두

고 통합 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할 것인지, 모든 기관이 전체적으로 한 종류의 통합 기

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인정어린이원이 안고 있는 과제에서도 설명하였듯

이, 국가에서 하나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못하면 통합된 하나

의 기관 운영은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설치기준, 서비스 내용, 관리감독 기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번 기관이 통합되면 다시 예전으

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만약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영유아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때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유치원, 어린이집, 

신(新)인정어린이원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경우의 수를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

는 일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2. 통합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측면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기관 통합을 실시하였으나 교육․보육과정 통합은 우리보

다 늦은 2015년 4월 시행하였고 지금도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정어린이원

법 제10조 제2항 ‘유치원교육요령 및 보육소보육지침과의 정합성 확보’가 개정의 

핵심사항이다. 즉, 유치원교육요령과 보육소보육지침 각각의 개정을 위한 검토를 

하고 신(新)인정어린이원이 참고할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및 심의를 하는 것이다. 

특히, 재원시간이나 일수가 다른 원아가 있는 경우, 기존 보육소보다 보육 서비스가 

미흡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신(新)인정어린이원이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사항에 대

하여 언급하며 이러한 세심한 부분도 충실히 해결하고자 한 점은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합과정 내에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명시함으



164  육아정책연구(제11권 제2호)

로써 책임 있는 가정육아와 이를 최대한 지원하려는 기관, 중앙 및 지자체의 의지도 

엿 볼 수 있다. 우리도 영아-유아 통합 교육․보육과정 마련 및 기존 누리과정 개정 

시 이러한 세심한 배려사항을 통합과정에 명문화시킴으로써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통합 교사에 대한 측면

일본은 ‘보육교유(保育敎諭)’라는 용어로 유보통합 교사를 통칭한다. ‘보호＋교육＋

교원’이 포괄된 의미이다. 유치원교원면허장과 보육사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사람이어

야 하며 어느 한 쪽만 자격이 있을 경우 교과목을 추가 이수하여 양쪽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설정하고 있다. 자격뿐만 아니라 보육교유로서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하여 연수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그 예로, 원내외의 연수, 공개보육(수업공개와 

유사한 의미), 타원이나 외부기관(대학 등)과의 연계에 의한 연수를 들 수 있다. 원내

에서의 직무에 대한 명확화, 연수체계에 대한 충실한 검토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서

부터 고등교육까지를 통찰한 광범위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는 것까지 고려되고 있다. 

교사양성 및 자격 정비는 교육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교

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 바로 교사이기 때문이다. 현재 난무해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 정비를 시작으로 유보통합 교사 양성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할 것이다. 

4. 통합 기관을 위한 인프라 구축 측면

일본은 ‘자녀양육을 1차적으로 부모의 몫’이라고 천명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

할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을 할 때에도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적합

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한 시도가 신

(新)인정어린이원이라고 여겨진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신(新)인정어린이원은 행정 관

리 편의와 재정 낭비 방지, 부모에게 선택권 제시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다. 물론 일본

의 유보통합이 완성된 것은 아니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인정어린이원 도입과 실행의 과정에서 여러 부처와 많은 사람

들이 시간을 들여 의견을 나누고 연구하며 검토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끝에 발표․

시행하는 점,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예: 소비세 증액 등)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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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홍금자, 2014: 435)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관들이 원활하게 신

(新)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매력적인 유도책을 마련해야 한

다. 이 과정은 유보통합에 대한 인프라를 확장해야 할 우리나라 정책입안자들이 관심

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흔히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것이 유보통합’이라고 한다. 논의를 시작한 지 수 십년

이 지났어도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유보통합

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추후 추진이 된다

면,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현장과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

어내야 한다. 이러한 일이 가능할 때 모든 구성원의 환영을 받는 진정성 있는 유보 통

합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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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sideration on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Japanese New Nintei Kodomo-en

Gyurim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in Korea by examining the case of Nintei Kodomo-en, a 

newly integrated institution in Japan. In 2006, the first model of Nintei 

Kodomo-en was installed but failed. From april, 2015, a new model was 

initiated, improving the problems of the previous model, with the three laws 

related to Child Care and Children. The study analyzed the process and  drew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our situations. For this, data were collected 

from preceding researches and Japanese government conference reports. 

Concretely speaking, this study analyzed the history of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found the definition and history of Nintei Kodomo-en including its 

issues and problems, and discussed 4 implications for our country.

Key words: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ew Nintei 

Kodomo-en, kindergarten, child c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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